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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①]

1년 9개월만에 나온 사용후핵연료 포화해소대책 

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

▣ 고위험 방사선 폐기물인“사용후핵연료”5년 후면 이미 포화상태

- 지난 20년간 30억원 가량 쏟아 부은 용역보고서, 여전히 국민은 ‘불안’

- ‘11년 현재까지 호기간에 운반비용으로만도 81억 4천만원 지출

- ‘16년 포화기간까지 400다발, 약 16억원 이상의 비용 지출 예상

1 현  황

  사용후핵연료는 국내 21개 원전에서 연간680톤이 발생 중이나, 정부는 

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최종관리정책(재처리 또는 처분)이 국제동향, 경

제성, 기술성 등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반복

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케 하고 있음

◦ 또한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20,133다발

증가하고 있으며, 16년 고리 , 17년 월성 , 18년 울진 , 21년 영광 순

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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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11년 6월 현재 사용후핵연료 누적발생량 및 저장량 >

(단위 : 다발)

구 분 저장용량 보관량
연간 발생량

(최근3년평균)

저장가능년도

(포화년도)주1)

고 리
(신고리포함)

5,971 4,635 166 2016년

영 광 6,396 4,537 257 2021년
울 진 5,550 3,772 259 2018년
월 성 499,632 335,592 19,451 2017년
합 계 517,549 348,536 20,133 -

주1) 제253차 원자력위원회(‘04.12) 보고 기준

ㅇ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국민 안전을 위해 기술성, 경제성, 수용성, 국제

관계,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신속히 결정해야 하지만,

현재 우리나라는 관망(Wait&see)적인 입장만을 유지, 실효성 있는

관리 정책은 현재 전무

ㅇ 지난 ‘04년 12월 열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“중간저장시설 건

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방향과

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고,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

하에서 추진”하기로 의결. 그러나 현재까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

공감대下의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ㅇ 일단 이에 대한 관리방침 수립前까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

원전부지內 임시저장시설(조밀랙)을 확충, ‘16년까지 저장관리키로 함

- 지난 ‘90년 월성원전부터 11년 현재까지 9,072다발(고리 3,030, 영광 3,170,

울진 2,872)을 저장할 수 있는 조밀랙(임시저장시설)을 추가 설치

- ‘90년부터 포화된 호기에서 다른 호기로 ’11년 현재까지 3개 원전

1,696다발(고리 1,228, 영광 180, 울진 288) 호기간 이동

- ‘11년 현재까지 호기간 운반비용으로만도 81억 4천만원의 비용이 지출

되었으며, 16년 포화기간까지는 400다발, 약 16억원 이상의 비용이

지출될 것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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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문 제 점

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위기의식에도 불구, 정부는 

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든데다 방폐장 건설에 대한 들끓는 주민여론 

해소방안 제시는 커녕 처분시설사업에 소극적 자세만 취함

ㅇ 사용후핵연료 관련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이미 84년부터 문제의

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,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전

되기 전 8건, 이전 후 1건의 유사한 용역보고서만 반복 발표(30억원

이상 소요)

<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공론화 관련 연구용역 현황 >

구분 과 제 명
예산

(백만원)
기간

수행기관

(위탁기관)
비고

1
사용후연료 중간저장에

관한 연구
1,080

1984.06

~

1986.06

한전

(원자력연구원)

2
사용후연료 사회적

공론화 방안 연구
50

2005.06

~

2005.11

산자부

(방폐물학회)

3
사용후연료 관리체제 및

공론화방안 연구

50

(추산)

2006.08

~

2007.02

지속위

(위험통제학회)

4
사용후연료 대국민

수용방안 연구
268

2006.04

~

2008.04

한수원

(방폐물학회)

5

사용후연료 국제동향 및

공론화 현황과 우리나라

공론화 추진방안 검토

-

2006.12

~

2007.06

산자부

(원자력연구소)

6
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

연구
80

2006.07

~

2006.11

산자부

(에경원,

원자력법학회)

7

사용후연료 관리시설

부지선정 갈등화 최소화

방안 연구

37

2007. 06.

~

2007.12

한수원

(사회갈등

연구소)

8
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

개념 설정
62

2007.06

～

2007.12

한수원

(현대

엔지니어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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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방폐공단 발족 후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역 현황 > (단위: 백만원)

구분 용역명 금액 기간 용역기관 비고

1
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

수립 및 로드맵 개발
1,000

2009.12.1

~

2010.8.31

한국원자력학회

컨소시엄

‘09년부터 시작한 한국원자력학회가 주관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안 

수립 및 로드맵 개발도 1년씩이나 지연되어 포화시기가 5년도 남지 

않은 올해 8월에서야 발표

ㅇ 연구용역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단기用 처방에 불과하다고 판단

① 단기 대안 (임시저장시설 용량 확대)

- 원전내 임시저장시설(조밀랙, 건식임시저장시설, 호기간이동 등) 개선으로

포화시점을 ‘16년에서 ’24년까지 8년 연장 가능

   ※ 한계 : 임시저장시설을 개선하여 연장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적이고, 

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차질 우려

② 중기 대안 (중간저장시설 )

- 중간저장 방안으로 각 원전부지에 ‘분산ㆍ저장’하거나, 특정 부지를

선정하여 ‘집중 저장’하는 방식

- 중간저장시설의 조속한 확보를 제안하고, 동 시설의 확보에 최소

약 6～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* 집중식 : 부지 확보 4년, 설계/인허가/건설 6년 등 약 10년

* 분산식 : 설계/인허가/건설 6년 예상

    ※ 한계 : 포화시점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6~10년 

정도 소요 예상돼 물리적으로 불가능

③ 장기관리 대안 (재처리 및 최종처분)

- 장기 대안으로 직접처분, 습식재처리, 건식재처리 등을 도출

- 최종관리정책은 국제동향, 경제성, 기술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

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

    ※ 한계 :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규제하고 있는 한미 

원자력협정으로 처리도 할 수 없어, 양국의 협상이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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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질 의  및  대 책

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현실 가능한 관리 정책이 시급

◦ 현재 임시저장용량 확충 등을 통한 포화시점의 연장은 단순 임시적

방편에 불과,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저장시설의 확보가 시급

◦ 몇 년 후 포화시점에 도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안이 힘든

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때

◦ 따라서 불확실한 요소를 해소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처리

또는 직접처분 등 최종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

◦ 향후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

만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정책이 무엇보다 절실

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

◦ 지난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 수조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에서

열이 발생해 방사능이 방출되고 수소가 폭발했던 사례에서 보듯 일본의

뼈아픈 경험을 흘려 넘겨서는 안 됨. 무엇보다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

되는 중간보관시설과 함께 주민불안해소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

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됨


